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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 평

정부 노동정책 기조의 대전환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
민주노총 총파업 선언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

1. 오늘(2/25) 민주노총이 ‘노동자 서민 살리기 2015년 총파업 선포식 및 대정부 요구’를 발

표했다. 노동이 권력과 자본을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해 총파업을 

선언한 것이다. 오랜 공백기를 거쳐 우리 사회에 다시 총파업 선언이 등장했다는 것은 박

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신호이다.

2.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이 벌어지고 있다. 지상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

이들이 고공에 목숨을 내 맡기고 좀 더 나은 세상살이를 요구하고 있다. 이 절박한 요구

에 대해 사용자, 사법부와 정부 그 어느 쪽도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노동자들

을 압박하고 있다.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굴뚝 농성에 대해 법원은 하루 100만 원을 노동

자가 사측에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. 장시간, 저임금 노동을 견디지 못해 광고판

에 오르고, 길거리로 나선 SK브로드밴드와 LGU+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회사는 100일 

넘게 외면하고 있다. 이렇게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 고공과 길거리로 

내몰렸지만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.

3. 방관에 덧붙여 요사이 정부는 독일의 ‘하르츠개혁’이 우리 노동시장 문제의 해법이라며 어

깃장을 놓는다.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독일의 복지제도나 하르츠개혁에 대한 독일의 수많

은 노동자들의 비판에는 무관심하다. 좋은 일자리가 단시간, 저임금, 임시직 일자리로 대

체되었고, 독일 노동자의 대략 20%가 소위, ‘미니잡’ 혹은 ‘미디잡’으로 불리는 저임금 단

시간 노동자 처지에 놓였다.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축소되고 실질소득 감소와 불평등 증가

가 초래되었다.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독일의 하르츠 정책을 더 개악한 제안을 쏟아 내고 

있다. 시간선택제일자리의 확대와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 조정 등은 한 단면에 불과하다.

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한해동안 새로운 일자리가 50만 개 생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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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 했는데, 최근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50만 명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. 여전히 

최저임금은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시급 5,580원에 머물고 있으며, 여기 저기서 아파트 경

비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이 높다며 해고를 당하거나 편법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당

하고 있는 실정이다.

4. 정부가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인다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비정규

직 고용 업종 확대, 정규직에 대한 더 쉬운 해고 등을 내용으로 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을 

폐기하여야 한다.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사용사유를 제한하고, 비정규직 차별 시

정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, 비정규직과 관련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야 한

다.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보장하여 소득주도

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조그만 초석일 뿐이다.

5. 참여연대는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언을 막다른 길목으로 내몰린 노동의 불가피한 선

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. 정부의 노동정책 대전환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임을 다시 한 

번 강조한다. 끝.


